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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연금 급여

고령 고용

순인구이동

기대수명 증가

은퇴 연령

인구 구성의 변화는 앞으로 21세기 사회를 지배할 글로벌 메가트랜드(Megatrend)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그리고 고

령인구의 절대 규모 증가에 따른 ‘고령화(Population Aging)’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고령사회

도 아닌 초고령사회1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그 위험의 중앙에 서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2021~2025)」과 전 부처를 망라한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으며, 미래 재정위

험에 대비하고자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등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2를 발간해 각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발표하

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nwh2019@kpfis.or.kr)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비교

1  	 UN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통계

청(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7%이다.

2  	 「Ageing Report」는 고령화 관련 장기 재정지출의 대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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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

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어 20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

입이 예상된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

(Demographic Onus)3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엔(UN)이 2019년 6월에 공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4에 따르면 2019~2067년 기간 중 세계와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각각 6.0%p, 4.3%p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각각 3.6%p, 27.3%p 감소할 전

망이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각각 9.5%p, 31.6%p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유소년인구의 감소(12.4%→8.1%)와 생산가능인구 감소(72.7%→45.4%), 기대수명 증

가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31.6%p)는 전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도 매우 심각한 인구고령화 현

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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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2019); 통계청(2019)

고령화의 가속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및 재정 상황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지출 지출규모는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하 4차 기본계

획)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는 3차 기본계획보다 더 빨리 수지 적자(2044년→2042

년) 및 기금 소진(2060년→2057년) 시기가 조기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3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4  	 2019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대상 국가는 전 세계 23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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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잠재성장률 둔화와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은 장기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므로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재정지출의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2>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로

인구구조 변화

•	총 인구 ↓
	 (2070년은 2017년의 74%)

•	부양비 ↑
	 (2070년은 2017년의 3.3배)

경제성장 요인별 영향

•	(노동) 공급 ↓, 생산성 ↓
•	(총수요) 시장규모 ↓, 소비성향 ↓
•	(저축) 저축률 ↓
•	(투자) 기업 투자유인 ↓

경제 영향

• 경제성장률 ↓
• 경상수지 ↓
• 물가수준 ↓(가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020)

이처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예상되는 재정 위험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

응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EU 등 주요 선진국 및 경제권에서도 인구고령화가 장기적

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

원, 2015).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1년 12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 재정전망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

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제7조제4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

정전망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로 인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의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 추계에 담긴 고령화 대응에 관해 간략히 비교·분석한다.

2. 유럽연합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

「Ageing Report」의 발단은 2001년 유럽의회이며,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인구구

조 변화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포함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권고

한데서 시작했다(EC, 2001). 이에 EC 산하 경제 및 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FIN)는 꾸준히 재정지출 추계를 실시해 왔다. 이 노력의 연장선에서 

2009년부터는 연령 관련 재정지출(Age-Related Public Spending) 전망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화 보고서가 발간됐고, 이후 새로이 공표되는 인구 전망 결과를 활용해 3년 주기로 보고

서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The 2021 Ageing Report」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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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를 대상으로 4대(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연금) 영역

에 대한 207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이다. 고령화 보고서는 연

령 관련 지출을 토대로 각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거시적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재

정 적자, 부채 수준과 함께 중기 재정 목표치 산식에 반영되는 항

목으로 총량 수준에서 유럽연합 재정 관리의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세부 지출 영역에서의 대응 방안 모색에도 적극적으로 활용

된다(고혜진, 2019).

고령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와 재정

지출 추계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3> 참조). 유럽통계청(Eurostat)의 2019~2070년 인

구 전망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할 노동력(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노동생산

성 및 이자율을 구하기 위한 주요 가정과 전망 방법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거시경

제 전망치를 도출한 이후 207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그리고 연금, 보건

의료, 장기요양, 교육의 네 가지5 정부지출 항목 각각의 장기 재정부담을 전망하고 이를 합해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부담을 도출한다. 각 부문별로 장기 재정전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다.

<그림 3> 2021년 연령 관련 지출 전망 개요

인구
(Population)
2019~2070

노동생산성
(Labour

Productivity)

노동투입
(Labour Input)

실업률
(Unemploy-

ment)

이자율
(Interest Rate)

보건의료
(Healthcare)

장기요양
(Long-Term 

Care)

교육
(Education)

연금
(Pensions)

국내총생산
(GDP)

전체 연령 
관련 재정지출
(Total Age-

Related Public 
Spending)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
(Demographic and Macroeconomic Projections)

재정지출 추계
(Budgetary Projections)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5  	 2018년 「Ageing Report」에는 5대 영역(실업급여, 연금, 보건의료지출, 장기요양지출, 교육)이었으나, 실업급여가 고령화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 보고서에서는 실업급여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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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기 재정지출전망(Projection)은 예측(Forecast)이 아니라는 점이다. 향

후 반세기 동안 경제 발전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을 전제한 작업이다. 전망은 ‘정

책 변경 없음’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미래를 예측(Predict)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현재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 재정전망

은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 이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2021년 보고서는 

8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적용한 단순한 가정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1> 2021년 고령화 보고서의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인구
(Population)

노동력
(Labour Force)

생산성
(Productivity)

정책 위험 시나리오
(Policy Risk Scenarios)

기대수명 
증가

낮은/높은 
순인구이동

저출산율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 

높은 총요소
생산성 및 

위험 시나리오

은퇴 연령 
연동

은퇴 연령
고정

연금급여율
감소에 따른 대체

(Offset)

기준선 대비 
2070년

까지
출생 시점의 
기대수명
2년 증가1)

기준선 대비 
전체

추계기간 중 
순인구
이동이
33%

높거나 낮음

기준선 대비 
전체

추계기간 중
출산율이
20% 낮음

기준선 대비
고령 근로자
(55~74세)의 

고용률이
10%p 높음

총요소
생산성이 

0.8% 혹은 
1.2%에 수렴
(기준선 1%), 
수렴 속도는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한 원칙과 
시점을 따름

은퇴 
연령은 

기대수명 
변화의 

3/4에 따라 
매년 조정

조기 및
법정 퇴직
연령과
경력은

기준 연도
상황에서

고정

기준 연도 대비
공적 연금

급여율이 10%
하락하면,

급여율 안정화
조치

2021~2033년까지 
고용률이 10%p

선형으로 
증가 후 유지

표적(Target) 
총요소

생산성은 
추계 

기준 연도에 
발생해 

2045년에 
수렴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발생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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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

급속한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 재

정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약 5년 만인 2020년 9월에 두 번째 장기 재정전망을 작성해 국회

에 제출했다. 이번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년 3

월) 및 KDI 거시전망지표(2020년 4월)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

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는 등 그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

히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인구 및 성장률 전망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

다.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

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

로 구성된다.

<그림 4> 정부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개요

인구

성장률

총지출 증가율

재정수지, 
국가채무 추계

인구 및 거시경제 시나리오 + 정책조합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현상유지
성장대응
연구대응

[정책조합]

2025년 이후 신규 의
무지출 도입으로 2050
년까지 점 진 적 으 로 
GDP 대비 2% 수준의 
수입 확대 후 유지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전망을 위한 기본전제는 크게 인구·거시지표와 총지출 증가율로 구분된다. 인구와 성장률 

지표는 전문기관(통계청, KDI)의 추정치를 활용, 총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사

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전망 방식은 정부의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 시나리오별 인구·거시 변수를 가정해 국가채무비율

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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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을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 재정지출 추계, 

시나리오로 구분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Ageing Report」와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비교

구분 EC의 「Ageing Report」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

인구 전망을 출발점으로 하여, 노동생산성, 노동투입, 
실업률, 이자율을 통한 국내총생산(GDP) 산출

인구, 성장률, 총지출 증가율
* 총지출에 사회연금보험, 기타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포함

재정지출
추계

정부지출 항목 각각의 장기 재정부담 전망: 
공적연금, 보건의료지출, 장기요양지출, 교육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추계

시나리오

8가지 시나리오 제시
① 인구 관련: 기준선 대비 2070년까지 출생 시점의 

기대수명 2년 증가
② 인구 관련: 전체 전망 기간 중 기준선 대비  

순인구이동이 33% 높거나 적음
③ 인구 관련: 전체 전망 기간 중 기준선 대비  

출산율이 20% 더 낮음
④ 노동력 : 고령 근로자의 높은 고용률
⑤ 생산성: 높은 총요소생산성과 시나리오
⑥ 정책시나리오 관련: 퇴직 연령은 현재 퇴직  

연령의 기대수명 변화의 3/4에 따라 매년 조정
⑦ 정책시나리오 관련: 조기 및 법정 퇴직 연령과  

경력 요건은 기준 연도의 상황에서 동결
⑧ 정책시나리오 관련: 소득 관련 공적 연금 급여율

이 기준 연도 대비 10% 하락하면, 급여율 안정화 
조치를 취함

3가지 시나리오에 정책조합 가정
① 현상유지(정책 무대응): 인구감소세 유지, 실질 

성장률 크게 둔화
② 성장대응: 인구 감소(현상유지와 동일), (경제체질 

개선으로)실질성장률 하락폭 둔화
③ 인구대응: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  

둔화, 실질성장률은 크게 둔화(현상유지와 유사)

+

(시나리오별 + 정책조합)
정책조합: 20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 도입으로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 후 유지 가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기획재정부(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나가며

지금까지 EC의 고령화 보고서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따른 재

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에 관심이 높

다. 한편, 고령화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등의 지출 증

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재정지출 추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을 EC의 고령화를 타겟으로 한 재정지출 추계인 고령화 보고서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EC의 고령화 보고서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EC의 고령화 보고서에 기초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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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교육 등을 재정지출로 추계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이외의 재정지출 항목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

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의료와 장기요양 지출은 중·장기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EC는 총 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

구 관련 시나리오로 △기대수명 2년 증가(고령화 대비) △순인구이동 △출산율로 구분, 노동

력과 생산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책 시나리오에는 △퇴직 연령과 경력요건 △공적연금 

급여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3가

지 시나리오에 정책조합을 추가해서 제시하고 있다. EC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장기재정추계의 불확실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다양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기획재정부(2020),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

• 고혜진(2019), 유럽연합 고령화 보고서의 지출추계 방법과 교훈,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0, 71~82

• 한국재정정보원(2020),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 월간 나라재정 9월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2016~2060 장기 재정전망”. 조세재정 BRIEF 12월호

• 통계청(2019),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2020), 2020 고령자 통계

•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European Commission(2017), 「The 2018 Ageing Report」

• European Commission(2020), 「The 2021 Ageing Report」

• European Council(2001), 「Conclusions of the Presidency. Bulletin」

• UN(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https://population.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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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Agile)하게 
혁신하기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heoe@snu.ac.kr)

‘애자일(Agile)’은 2020년 초반에 전 세계 경영혁신의 최대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리고 코로

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올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변화의 적응에 유리한 시스템으로의 혁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날렵한’, ‘민첩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자일은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혁

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대나 정부 부처와 같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직된(Rigid) 조직

은 물론,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업의 조직조차도 유연한 방향으로 혁신이 필요하게 됐기 때

문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

대하여 상황변화에 기민하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애자일 혁신

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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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은 물론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이미 애자일해지기 위한 세미

나와 연구를 진행하고, 또 이를 적용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신속히 이루어진 미국 제약회사

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성공 스토리에도 애자일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부서보다 더욱 

작은 규모의 팀을 만들거나 월 단위의 단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외부에서 오는 변화와 충격의 피드백이 신속히 반영 가능한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을 진행했

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과 예산회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재정 관련 정보의 적용과 사용에는 정부조

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규제와 규정이 서로 얼키설키 얽혀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예산회계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재정과 관련된 

수많은 빅데이터를 효과성 있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확보하고 아

울러 이를 실제로 유연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림이 떡이다.

사실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

례는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애자일하고 유연한 정부기구를 만

들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으며 성공사례도 상당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딜리버리 랩

(Delivery Lab)이다.

딜리버리 랩(Delivery Lab)이란 정부의 여러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협업하여 공공부문 정책

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제고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프로젝트 조직을 말한다. 상시조직이 아니

고 단기간 동안 존재하는 한시적 조직으로, 일반적인 정부나 기업의 조직에 비해 상당히 애

자일한 특성을 가진다. 정부조직에 이러한 형태를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러한 애자일한 조직을 통하여 협업에 성공하고 정책성과를 혁신

적으로 제고한 사례가 있다.

영국은 토니블레어 총리가 집권 2기에 적용한 PMDU(Prime Minister Delivery Unit)를 들 

수 있다. 범죄, 교통, 교육, 보건 등 주요 4대 정책목표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제고하려는 목

적에서 총리 직속으로 2001년에 설치했다. 설치 2주 만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범죄율

의 경우, 6개월 내에 10% 이상 감소했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나지브 수상이 취임한 후 수

상실 직속으로 설립한 PEMANDU(Performance Management Delivery Unit)가 성공사

례이다. 주요 개혁정책에서 모두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실현했다.

그 성공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리더가 딜리버리 

랩의 설립을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에 언급한 영국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리나 수

상이 직접 시행을 명했다. 또한 총리실이나 수상 직속으로 기구를 두고 자주 보고를 듣고 의

견을 개진하는 등 기구에 힘을 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구성이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여느 정부위원회와 

비슷하나 민간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며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는 집중적이고 고강도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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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형태임은 크게 다르다. 말레이시아 PEMANDU의 경우는 3년 계약으로 40여 

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하여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중 60%는 3년 계약으로 민간전

문가를 고용하여 기구 안에 애자일한 특성을 끌어들였다.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에도 당해 부서의 최고 엘리트들을 3년간 파견받아 중간에 교체가 없도록 했

다. 또한 이들이 다시 부처로 돌아갈 때 불이익이 아니라 승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혁신

성도 높이고 파견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딜리버리 랩의 수장은 대부분 민간전문가로서, 총리나 수상

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영국의 경우 딜리

버리 랩의 수장으로 저명한 교육전문가인 마이클 바버를,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국민 신망이 

높았던 말레이시아항공 CEO 출신 이드리스 잘라를 임명하여 기관의 권위를 높였다. 함께 

결정권자의 수시 면담과 이를 통한 신속한 승인 등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 역시 애자일

한 특성을 확대했다. 그 덕분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 집

행계획과 함께 단시간에 시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

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순한 산출물이 아니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구체적 성과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데이터·사실(Fact)에 기반하여 평가토록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 차이로 인

한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로 인하여 한시적이고 유연한 조직이 가질 수 있는 단

점을 막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기구를 

해산하고 기존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애자일한 특성을 잃

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도 추가하고자 한다.

정부의 조직이나 의사결정 방식의 애자일한 혁신은 기존의 중앙집중형의 의사결정 및 정책결

정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수립에서의 부처 

간 협업은 대부분 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련 부처의 대책을 망라한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가지는 필연적인 특성일 것이다. 융합

은 커녕 협업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료는 공유되지 않고 분석은 단편적인 수준

에 그치고 만다.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 덕분에 자료를 모으는 것은 빠르지만 협업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분산 및 이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라서, 전자문

서화 등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정 분야도 ‘디브레인(dBrain)’이나 ‘e나라도움’ 

등의 재정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만 60만 건 이상의 재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로 엄청난 빅데이터가 이들 플랫폼에 쌓이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들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시스템 내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고품질 재정통계를 생산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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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를 활용하여 재정당국의 정책수립과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는 빅데이터 말고도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그리고 AI 등도 있

다. 클라우드나 블록체인의 분산형 특성은 애자일의 특성과 닮아 있다. 또한 AI의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역시 애자일의 특성과 닮아있다. 재정정보 부문에 애자일 혁신이 필요하다

면, 그 방향에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 재정업무의 자료화에 더하여 국가 

재정업무 효율화와 재정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이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학계나 민간에까지 확대한다면 한국재정정보

원 원장 직속으로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애자일한 딜리버리 랩 조직을 만들어 분석결과들

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Satya N. Nadella)는 애자일 혁신의 핵심은 바로 

구성원이 모두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성원 

모두가 개인성과나 이익을 좇는 게 아니라 조직의 미래와 발전을 이루고자 할 때 혁신이 이

루어진다는 의미이겠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애자일한 혁신을 신나게 수행하는 한 해가 되

기를 기원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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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 애자일

김인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isk7966@gmail.com)

― ➊ ―

선도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 새로운 접근방식

2020년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국제적으로 ‘K-방역’이라는 성과를 알리게 되었다. 2021

년 무디스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독일과 함께 나란히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K-방역에서 보여준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기인한다. 자

동차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와 같은 아이디어를 실

시간으로 실현했다.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애자일(Agile) 정책을 구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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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

구)와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의 ‘애자일 국가헌장(Agile Nations 

Charter)’에는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싱가폴, 영국이 참여했다. 애자일은 “혁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정(Rule-Mak-

ing)에서 더욱 애자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애자일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시장 및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애자일은 시민과 기업

이 원하는 바를 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폭포수와 애자일 추진방식의 차이점 비교

폭포수(Waterfall)와 애자일(Agile) 접근방식

파이프라인 경제(Value Chain) + 플랫폼 경제(Value Network)

Waterfall

Outcome

Requirements

Design

Development

Test

Deployment

Outcome

Agile

Requirements

Requirements

Design

Design

Development

Development

Test

Test

Deployment

Deployment

Communication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2001년 애자일 선언을 했는데, 고객과 대화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겠

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고객의 요구사항, 디자인, 제품 개발, 테스트, 출시, 결과물 

순서로 이뤄진 5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의 폭포수 방식은 초기 설정한 요구사항 그대로 

끝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애자일 방식은 위 5단계를 빠르게 진행한 후, 고객과 소통

하며 새로운 다섯 단계를 시작한다. 회차를 거듭하며 계속 반복된다. 폭포수 방식이 수직적

인 가치사슬 중심의 파이프라인 경제라면, 애자일 방식은 네트워크 가치 창출 중심의 플랫

폼 경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책수행에서 애자일 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

다. 정부 주도로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정책수단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역정책 그 자체에서 정부는 유연하게 그리고 애자일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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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 애자일 정책

2020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탄소중립 2050’ 정책목표를 공표했다. 한국판 뉴딜정

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진다. 탄소중립사회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 제로(Net Zero)를 지향한다. 이 두 정책은 데이터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제품과 

서비스 단위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을 데이터로 표시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한다. 데이터

의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lilty)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충족시

키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중립 2050은 네트워크 연결을 전제

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디지털서비스 연결: 제조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금융, 친환경, 농업, 공공서비스, 일상의 삶, 건강, 기술 등

탄소중립사회 2050 한국판 뉴딜정책

디지털 전환 + 지속가능성 + 테이터 생태계

디지털 뉴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그린 뉴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우리 일상생활은 이동, 건강, 교육, 금융, 공공데이터가 연결되면서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제조, 유통, 건강, 에너지, 농업, 기술 등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

기 때문이다. 결국 데이터 생태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이

제 사용자 스스로 생태계의 규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 주권을 기본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이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이 작동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이다.

생태계는 그 구성원들에게 순편익을 제공할 때 유지된다. 생태계의 확대 발전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즉 데이터 주권이 보장될 때이다. 여기서 데이터 주권은 데이

터를 수집, 교환, 분석, 저장하는 각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뉴딜과 이를 통해서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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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린 뉴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야 한다. 여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로 ‘더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포함시킨 점을 주

목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2050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

국판 뉴딜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선도국가로서 우리는 이제 기술혁명을 넘어서서 이

제는 조직혁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애자일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다.

<그림 3> 독일 디지털정상회의의 의제별 플랫폼

독일 디지털정상회의
Digital Gipfel
(2006년~)

1. 정책 어젠다 도출
2. 워킹그룹 소통방식
3. 정책플랫폼 협업

플랫폼 1
모빌리티 네트워크

플랫폼 10
디지털 소비자 정책

플랫폼 9
보안, 보호, 신뢰

플랫폼 8
문화, 미디어

플랫폼 7
배움, 연구, 지식

플랫폼 2
디지털 혁신경제

플랫폼 3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4
인공지능

플랫폼 5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 6
디지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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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지털정상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토론의 장(場)이다. 의

제별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정책의제로 도출한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포함하여 10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 교육, 일

자리, 인공지능, 디지털 정부, 보안, 소비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 모든 주제를 논의하는 플

랫폼 참가자들이 매년 ‘디지털정상회의’라는 행사에 참석한다. 집단지성의 지식을 공유하

고, 그 내용을 축적하면서 애자일 정책을 작동시킨다. 미래를 이용자가 설계하고 이 내용을 

정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직혁신 사례이다.

― ➌ ―

국내 데이터 정책의 방향과 원칙: 애자일 정책 실험

애자일 정책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첫째, 정부의 인식 변화이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산업정책을 혼자서 세

울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책의 이용자가 원하는 바(Needs)를 파악해서 정책을 

공급(Wants)해야 한다. 정책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현장성을 올

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사항들을 실시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계 워킹그룹이 제안한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이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책을 설

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반복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했기에 그 누구보

다 정책을 잘 이해할 것이다. 본인 자신이 결정한 정책이기에 애정을 가지며, 더욱 잘 지킬 

재정 INSIGHT  재정칼럼



것이다.

둘째, 정부는 데이터 정책을 의제로 산업계 플랫폼 워킹그룹 구성을 지원한다. 초기에는 플

랫폼 사무국 구성 및 시설 임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의제별 워

킹그룹에 참여한다(<그림 4>의 1번). 산업계는 의제별로 20인 내외의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2번). 구성원은 직업과 전공 및 업종이 모두 달라야 한다. 워킹그룹은 정책의제 초안을 도출

한다(3번). 제안된 정책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에 반영한다(4번). 6개월 혹은 1년

을 주기로 워킹그룹은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5번). 산업계, 학계, 시민, 공공기관, 전문가 단

체 등이 모두 모여서 방향을 설정한다(6번).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가치를 창

출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합의문과 사실상 표준 및 정책 시나리오가 도출된다(7번).

<그림 4> 산업계 워킹그룹과의 협업방식

플랫폼 워킹그룹 정부 정책

1. 플랫폼 제공 및 워킹그룹 참여
2. 의제별 산업계 워킹그룹 구성

5. 워킹그룹 활동 공유: 연간 정기행사

6. 산업계, 학계, 시민, 공공기관, 
전문가 단체 등 참여 방향 설정

7. 합의문 발표, 합의, 축적

3. 정책의제 도출
표준, R&D, 제도, 디지털 치료제 4. 정책 우선순위 선정

정책반영: 실시간 소통

셋째, 탄소중립 2050 실현은 엄청난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일자리 변화, 지역경제의 변화, 

산업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따른다. 이를 시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은 실

현될 수 없다. 이러한 전환이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 ‘정의로운 전환’이 화두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정해가는 방식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산업계와 애자일 정책을 실험해보길 제안한다. 이용자들

이 데이터 생태계의 규칙을 합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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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4차 피해지원대책’ 3가지 원칙

□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수단

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②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Two-Track) 패키지로 설정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

□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

•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

•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1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2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3

[총규모 19.5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주	1) �‌�2020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산출하지 않음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3.

2021

관리재정수지

1.8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전월 대비

-0.2
조원

+13.4
조원

통합재정수지 

3.4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3.1
조원

국가채무 

826.2조원

(2020년 11월 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총수입 57.3조원 총지출 53.9조원

2021년 예산 

482.6조원

2021년 예산

558.0조원

53.9조원

57.3조원

2021년 1월 말 기준

진도율 

11.9%

진도율 

9.7%

53.9조원57.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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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말 기준

총 수 입

총수입 

57.3
조원

국세수입

38.8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10.9조원

(단위: 조원)

2021년 1월

2021년 예산

국세수입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세수진도율 

13.7%

2021년 총수입 예산

482.6조원 대비

11.9%

진도율

전년 동기 대비

+6.1조원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세수진도율 13.7%

전년 동기 대비 0.1조원

세수진도율 5.9%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

세수진도율 9.8%

세외수입

1.7
조원

기금수입

16.8
조원

38.8

282.7

11.7
89.8

소득세
세수진도율 

13.0%

2.0
53.3

법인세
세수진도율 

3.7%

17.5
66.7

부가가치세
세수진도율 

26.2%

57.3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0.7 482.6

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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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 출

총지출 

53.9
조원

일반회계

33.6
조원

특별회계

5.0
조원

● 2021년 1월 말 기준

예산

38.6
조원

기금

15.3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5.7조원

2021년 총지출 예산

558.0조원 대비

9.7%

진도율

전년 동기 대비

+2.9조원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558.0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554.7

485.1

53.9

323.3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진도율 10.3%

전년 동기 대비 +4.4조원

진도율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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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

341.8조원* 대비

33.8조원

* 2020년 이월예산 미포함, 4월호에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 예정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연간계획 대비

9.9%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중앙부처 집행액

공공기관 집행액

29.7조원

4.1조원 

(단위: 조원, %)

부처명 1월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4.3 29.8

2 고용노동부 1.4 20.9

3 보건복지부 5.9 19.8

4 해양수산부 0.9 17.2

산업통상자원부 1.3 12.95

중앙부처

집행률

10.2%

연간계획

291.4조원

1월 실적

29.7조원

공공기관

집행률

8.1%

연간계획

50.4조원

1월 실적

4.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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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수 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2020년은 11월 말 기준

	 2) 2020년 12월 말 재정수지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초) 공개할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

통합재정수지
 3.4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1.8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원

 
흑자

14.2
8.5   

-0.2 

24.0  
31.2 

-12.0

-63.3 

3.4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 2021년 1월 말 기준

2020

2020

2021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4

0.3

 -26.2

-45.3 -43.3

 -61.3

-9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8-1.7

-30.9

-55.3  -56.6

-77.9

 -110.5

16.9 

-21.1
-29.5

-38.0

-22.7 -18.5
-10.6

-54.4

-98.3

(단위: 조원)

(단위: 조원)

전년 동기 대비

+3.1조원 

전년 동기 대비

-0.2조원 

-1.8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국 가 채 무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

중앙정부 채무
 826.2

조원

누적채무 GDP 대비

33.6 34.2 34.4

36.5

699.0

826.2
29.5

30.9
32.2

34.0

425.1 464.0 503.0 591.9556.5 627.4 651.8

● 2020년 11월 말 기준

(단위: 조원)

전월 대비

+13.4조원

전년 대비

+127.3조원 

주: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20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86.9
781.0 794.1 800.3 812.9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814.9조원
826.2

* 2020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 통계 수치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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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지난 2월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습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5조

원, 총세출은 453.8조원,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재정 NOW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추이

세계잉여금 추이는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추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계잉여금 규모와 함께, 이 중 「국가재정

법」 제90조에 따라 사용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다음연도세입이입 규

모를 그래프와 통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추이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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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세계잉여금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

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자세한 데이터는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세계잉여금’에 들어가면 결산 기준의 △일반회

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

산 △채무상환 △추경재원 △다음연도세입이입 등에 대한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상환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한 규모를 나타냅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회계별 세입, 세출에 관한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의 연도별로 △회계구분명 △회계명 △계정명 △(세입)예산현액 △(세입)수납액 △(세입)증감

액 △(세출)예산현액 △(세출)지출액 △(세출)증감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2
데이터자료

재정 NOW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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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정보

관련법령 →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 > ‘국가재정법’ 검색

정부정책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세계잉여금’, ‘총세입·총세출’ 검색

‘재정자료실’에서는 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재정법령과 최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재정자료

실 > 재정법령’에서는 ‘국가재정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잉여금의 정의와 처리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주요 발표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세계잉여금’

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세입’, ‘총세출’ 또는 ‘교부금 정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각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규모와 일반회계 세계잉

여금 처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 NOW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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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학교폭

력’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프로배구선수가 중학교 때 동료선수를 괴롭혔다는 폭로가 사실

로 드러나며 이른바 ‘학폭 미투’가 스포츠계를 넘어서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재조명 된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학생’, ‘가해자’, ‘피해자’ 등이 도출됐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학교
폭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21.3.2.), 수집기간: 2021.2.1.~2.28.

가해자학생 피해자 친구 학교 폭력 고발

선수 사건피해자들 폭로 문제 국가대표 예방

연관어

학교폭력

아동학대

남북관계

지진 취급국

범죄피해

인공지능

경찰

원전

인구코로나백신

김치

학폭

안전

이달의 이슈키워드

재정 NOW  키워드 재정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번에 걸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에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0.9%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만에 최

저치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학생 100명 중 한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8%,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

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33.6%), 집단 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2019년 대비 각각 3.4%p,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

본계획(2020)」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 (단위: %)

2013년

34.0

16.6 

9.2 

11.7 

9.1 

10.0 

3.3 

6.1 

2014년

34.6 

17.0 

11.1 

11.5

9.3 

8.0 

3.8 

4.7 

2015년

33.3

17.3

12.7

11.9

9.2

7.2

4.2

4.2

2016년

34.0

18.3

10.9

12.1

9.1

6.8

4.5

4.3

2017년

34.1

16.6

12.3

11.7

9.8

6.4

5.1

4.0

2018년

34.7

17.2

11.8

10.0

10.8

6.4

5.2

3.9

2019년

35.6

23.2

8.7

8.6

8.9

6.3

3.9

4.9

2020년

33.6

26.0

6.7

7.9

12.3

5.4

3.7

4.4

구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자료: 교육부(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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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사업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내에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사업에 4.2

억원이 편성됐다.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학교현장 상

황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

다. 이를 위해,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통해 차년도 인성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운영하

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현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

생들이 접하기 쉬운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

증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선정·인증한다. 유아, 초·중·고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93.0억원을 편성하여 학생상담, 학교안전 강화 등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앞에 놓인 학생을 상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Wee(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ee클래스(학교), Wee센터(지역교육청), 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

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학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인성교육진흥사업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주요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학생상담, 학교안전 강화 

부모 교육역량 강화

학교폭력 근절 홍보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출액

4.2

593.0

2.8

19.4

137.3

자료: 교육부(2021), 「2021년도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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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Wee클래스에서 상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이후 해

당학생을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 Wee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

루어진다. Wee스쿨에서는 학교나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숙형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 강화로 국립학교에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신축

건물, 사건·사고 발생지역 등에 신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CCTV도 교체하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교 내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지능형 CCTV를 통해 학교 내 침입, 배회, 방화 등을 사전에 인식하여 학교담당자에게 알려준

다. 이를 통해 학교 내 폭력,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

해 정부는 2.8억원을 편성하고, 학부모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함께하는 환경

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인성교육, 부모 역량강화, 부모 자녀 관계 등 가

정에서 이루어질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

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 상황 등에 맞는 강의를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 발간하는 교육자료, 웹진,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건전한 교육관 캠페인 등과 같은 주요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에 19.4억원을 편성했다. TV, 소셜미디어, 블

로그 등을 통해 학교폭력 등과 같은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월간지인 「행복한 교육」을 통

해 교육정책 정보, 교육뉴스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교육정책 수요자와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

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 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1년 

137.3억원을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에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인

권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감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또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배포

한다. 이를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에듀에이블 사이트를 통해 장애공감 추천자료, 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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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과 
자기주권 신원증명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본 코너는 데이터와 관련한 신기술, 정부 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한다. 미국

의 뉴딜정책이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공장·가정에 공급했듯이, 본 

코너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

터’(Data for All)를 꿈꾼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지능형 정부 과제에 포함된 

모바일 공무원증과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대해 다뤄본다.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지난 1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됐으며, 사업 완

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이 되며 공무원증 제시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도 

스마트폰 공무원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스마트폰의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 통합메일, 바로톡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인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계획

2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

6월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 지원

모바일 공무원증의 도입과 서비스 시작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탄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

해 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이후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에도 서비스를 확

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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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자기주권 강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데이터 소유권 측면

에서 주목할만하다.

‘자기주권 강화’는 자기주권 신원증명(SSI, 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이전과 다르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을 인증하는 방

식이다. 지금까지는 계정을 발급해주는 기업(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개인의 신원을 

인증해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소유권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

한 개인의 활동 정보까지 기업(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할 만큼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특히나 사용자가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와 같은 활동 정보는 사용자 맞춤형 마케팅 정보를 생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 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탐을 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정작 생산 주체인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문제로 인식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기주권 신원증

명이 대두된 것이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실현해주는 기술은 DID(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증명)

인데 블록체인 기반이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징이 자기주권 신원증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데이터에 대한 자기주권 신원증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우리나라의 데

이터3법 등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주권 신원증

명을 도입한 서비스의 출현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제껏 블록체인은 시범 서비스

가 주를 이루었는데, DID 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은 블록체인의 상용 서비스 개통이라는 점

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2021.01.12.),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열렸다…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URL: https://www.korea.kr/news/

policyNewsView.do?newsId=148882529

•�Coindesk KOREA by 한겨레, 정인선(2020. 10. 15.), ‘DID 적용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해 나온다’, URL: https://www.coindeskkorea.

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10

•�신동아, 유성민 IT칼럼니스트(2020. 8. 6.), ‘공인인증서 퇴장, 신원인증 시장 국가 독점 끝’, URL: https://shindonga.donga.com/

Series/3/990349/13/214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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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최  대  호
안양시장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안양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빠른 행정

안양시는 90년대에 1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집

중되어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그러나 13개의 

대기업과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도시경

쟁력이 악화됐다. 다시 활기찬 도시로 재도약하

기 위해 안양시는 다방면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산업집적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41개소의 지식산업단지를 입지(2개소 2022년 준

공 예정)시켰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4,525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안양시는 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 집중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

은 ‘빠른 변화, 느린 행정’ 문제였다. 산업 트렌드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이른바 ‘경

계의 붕괴’, ‘경계의 융복합’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

는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애자일(Agile)’ 조직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애자일이란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뜻으로 

사무환경에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팀원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조직문화 개혁방식은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는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애자일 성과사례를 시장을 만나 들어봤다.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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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터풀(Waterfall) 조직이란 ‘폭포수’라는 뜻으로 미리 정해진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각 단계에서 요구 사항의 변화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통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그동안 이어온 공무원의 워터풀(Waterfall) 조직1 방식으로는 산업트렌드 변화의 속도에 맞

추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에 애자일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이 신산업기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안양시청의 애자일 조직은 소수정예 팀장을 주축으로 한다. 팀장이 직접 추천한 업무능력과 

규제개혁 마인드를 가진 직원 4인으로 이루어진 규제개혁팀이 구성됐다. 근무 연수와 직급, 

직렬을 타파한 능력 중심의 조직으로 ICT 기업처럼 자유롭고 애자일한 의사결정권을 지니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조직의 정책결정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십 차례의 검토와 보고를 통해 이루어져 왔

습니다. 안양시의 애자일 조직은 팀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부분만 사후에 보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저도 일 년에 한두 번씩 

최종결과만 보고받는 정도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애자일 조직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애자일 성과 사례

① 의약품 주입펌프 13조 세계시장 진입

2005~2009년에 의약품 주입펌프가 약 5만 6천 건의 부작용을 일으켜 이대목동병원 신생

아 연속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안양시 관내 기업 메인텍㈜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주입량 

오차를 개선하여 전 세계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원천 

기술로 실린더 카트리지를 개발했다. 그러나 의약품 품목이 없고 급여도 지정되지 않아 단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안양시가 2017년부터 중앙부처 건의 10회, 규제샌드

박스 밀착 지원 15회, 과제보완 30회 등 규제 개선 노력으로 의약품 품목 신설과 급여가 도

입되었고 마침내 13조 규모의 세계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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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

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한다.

② 사람 살리는 신기술 Smart AED 18조 세계시장 진입

응급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AED는 설치가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비전문 인력 중심

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루씨엠㈜가 이러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IoT를 접목하여 부실의 원인이 되는 13가지 에러 요인을 대용량으로 

체크해주는 Smart A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특허를 획득한 우수 기술임에도 규제에 

막혀 시장진입을 못 하고 있던 루씨엠㈜는 안양시가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에 밀착 지원하여 

임시허가 1호 인증으로 18조 규모의 세계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규제 개선 등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③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및 부품의 안전기준 규제 완화

자율주행 선도 기업 ㈜SWM.AI는 테스팅을 위해 수입한 버스가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이 불

가한 문제에 직격했다. 이에 전문가 자문 10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안양시의 10차례에 걸친 규제 개선(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및 부품의 안전

기준 규제 완화)으로 2019년 6월 서울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발 5G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했

다.(월드컵북로 1.1 km 구간 운행)

④ 스마트팩토리2 공급기업 POOL 등록 규제 완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제공 기업 울랄라랩은 주요 생산 효율과 작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설비 예지 보전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신기술 솔루션과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공급기업 POOL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등록할 수 없었다. 스타트업에게 무리한 솔루션 

요건, 인적 요건, 사업실적,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안양시는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 POOL 등록 요건 완화를 위하여 10여 차례의 간담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개

선했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기업은 10배 이상(215개→2,214개) 상승했다. 울랄라랩

의 매출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나이키 등 세계시장에도 진출하여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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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호등의 시인성과 소요 전력의 획기적 개선 제품 시장진입 규제 개선

주변 환경의 조도를 센서로 감지하여 신호등 램프의 광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소요 전력을 

절감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필오나는 그린 뉴딜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램프’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개발 후 7년간 시장 진입

이 불가능했다. 안양시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3회 밀착 지원,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5차례, 경찰청과 직접 협상 12회 등의 노력으로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신제품 

성능평가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성능평가 규격을 

신설하는 등 중첩 규제를 개선했다.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은 2천억 규모의 시장 

신기술 독점 진입 기회를 확보했다.

애자일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

사기업보다 비교적 조직 운영이 유연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최대호 시장은 애자일 조직 구성과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

습니다.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지요. 또한 사기업에서는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와 보

상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고 연공서열을 중

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과실이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문화에서 낯설고 어려운 문

제에 도전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조직원을 선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애자일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인정하여 전국 최초로 특별승진 사례를 배출했

지만 아직도 도전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애자일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딜레마는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서 추후에 더욱 지자

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때까지 안양시 직원들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제를 발굴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 성과를 낸 조직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전문

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시행하여 앞으로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외형은 행정기구이지만 운영은 애자일한 공공부문 애자일 조직의 한 예시가 되었

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전 조직이 민첩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갖춘 애자일 조직으로 전

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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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 남침은 이제 막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한 대한민

국 정부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며 초인플레

이션 극복을 위해 기울인 경제안정의 노력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7월부터 10월까지 정

부는 대전, 대구, 부산을 전전하며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을 월별로 편성 집행하여 75% 이

상을 군사비로 그 나머지는 피난민 구호비, 치안비에 투입했다 1. 그 재원은 전액 통화증발로 

조성됐고, 특히 7월부터는 ‘유엔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유엔군 대여금’ 형식

으로 전쟁경비를 위한 통화증발을 계속했다 2.

정부지출과 유엔군 대여금이 급증하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3월 말까지 은행권 발

행 규모가 약 500% 팽창했다. 이 기간 중 임시수도가 있었던 부산의 소매물가지수 역시 약 

480% 증가했다 3. 전쟁 초기부터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이 격심해지자 정부는 1951년도 예

산을 통화증발 없이 운용하고자 전력을 다했다. 전시(戰時)세제의 도입, 전매익금(특별회계 

전입)의 증대, 국채의 강제소화 등 비(非)-인플레이션 세입수단을 총동원했다.

전쟁 기간 중 균형예산 달성

정부의 노력들은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1951년과 1952년에 차입금이 완전히 폐지된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세수입의 세입 내 비중은 1950년 17.2%에서 1951년 60.1%

6·25 전시재정:

임시토지수득세와 재정법

1  	 김명윤(1986), “재정적자의 누증과 전시조세체제,” 「한국경제정책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편, pp.242.

2  	 북한 공산집단은 미발행 및 약탈한 조선은행권으로 경제교란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의 통화조치 관련 내용은 김유택(1970), “화

폐개혁 시말기” 한국전쟁 20주년 특집, 「신동아」, pp.209-213 참조.

3  	 한국은행(1955), 「4288년판 경제연감」, pp.Ⅰ-33.

글.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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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전매사업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도 1950년 13.8%에서 1952년 

30.7%로 크게 증가했다. 1949년에 처음 도입했던 건국국채도 1951년에 다시 발행하며 행

정력을 동원하여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강제 소화했다.

전쟁 중임에도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던 유엔

군 전쟁경비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은행 계정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은 유엔 참전국들의 물자·용역 구입과 수송에 소요되는 원화경비를 직접 대여했다. 유엔군 

대여금은 1951년 9월까지 전혀 상환되지 않았기에 전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

인이 됐다. 그 규모는 개전 이후 1951년 3월 말까지 국군 군사비의 14배에 달했다 4.

<표 1> 일반회계(결산) 세입추이(1950~1953년)1)

(단위: 백만환 - 1953년 화폐단위)

항목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조세 427.7(17.2) 3,924.3(60.1) 9,660.0(43.2) 20,566.0(37.1)

인지수입 6.6(0.3) 28.5(0.4) 118.3(0.5) 396.5(0.7)

관업·관유재산 수입 2.6(0.1) 6.8(0.1) 666.0(3.1) 1,463.8(2.6)

농지대가 상환금 30.1(1.2) 306.1(4.7) - -

잡수입 16.5(0.6) 221.2(3.4) 287.0(1.3) 743.5(1.3)

특별회계 전입 344.5(13.8) 1,646.3(25.2) 6,791.0(30.7) 9,676.7(17.4)

국채 - 400.0(6.1) 1,202.9(5.5) 2,000.0(3.6)

차입금 1,525.7(61.5) - - 20,200.0(36.4)

기타2) 131.5(5.3) - 3,392.8(15.4) 459.1(0.8)

합계 2,485.3(100.0) 6,532.2(100.0) 22,118.0(100.0) 55,505.6(100.0)

주 1)	전란수습특별회계와 국채금특별회계를 포함 

	 2) 1950년도는 경제부흥원조수입, 1952년도는 전년도 이월과 타계정전입, 1953년도는 전년도 이월

	 3) 괄호 안의 숫자는 합계 대비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제6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p.112

유엔군 대여금 상환은 1951년부터 한·미 간의 첨예한 쟁점이 됐는데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

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 측은 시장환율을, 한국 측은 정부가 정한 법정환율을 각각 주

장했다. 유엔군 대여금은 한국은행이 1954년까지 달러로 상환받음으로써 전쟁 직후 경제부

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1953년 말까지 유엔군 대여금 총액은 184억환(圜)에 달했으나 

이때까지 거의 전액을 미국 달러화로 1억 9,622달러 상환받았다 5.

휴전이 가시화되면서 1953년도 예산은 야심적인 경제부흥을 위하여 다시 대규모 적자재정

4  	 유엔군 대여금 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4288년판 경제연감」, 통계편 pp.107 참조.

5  	 미국은 애당초 대여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으나 한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상환받게 됐다. 관련 내용은 최상오(1999), “경제안정의 지

향과 한·미 간 환율논쟁,” 「경제사학」 26권,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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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귀했다. 물론 전쟁의 피해로 세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조세징수, 국채소화도 한계점

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휴전상태였기에 군사

비와 치안비는 계속 증가했다.

양곡 물납의 임시 토지수득세

한국전쟁 기간 중 정부는 세율인상, 과표 현실화, 세원 확대, 세무행정 강화, 조세범 처벌 등 

세수 증가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행했다. 특히 1951년에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했는

데 당시에 이 법률은 ‘재정법’과 함께 ‘한국 재정사에서 획기적인 2대 법률’로 간주됐다 6. 토

지수득세는 정부가 막대한 양의 군량미와 공무원에 대한 배급미곡을 확보하고자 현물의 양

곡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농민에게 부과하던 기존의 현금납부 세금들은 모두 폐지됐다.

만약 양곡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면 농민들은 수확기에 양곡을 매각하여 수령한 현금으로 

조세를 납부하고 정부는 이 현금의 조세수입으로 필요한 양곡을 구매하면 될 일이었다. 그

러나 양곡가격은 매우 불안정했고 양곡수매에서는 대량의 통화발행이 불가피했으며 또 전

시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양곡의 물납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

웠을 것이다. 토지수득세를 통해 정부는 양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전쟁 수행

6  	 한국산업은행(1961), 「한국산업경제10년사」, p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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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행정기능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흉작이 계속되며 정부의 수집목표 물량이 가혹하여 그 세율에 대해 국

회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7. 예산에서는 토지수득세 금액이 정부의 법정가격으로 평가되

어 조세수입의 22.4%(1953년)로 평가되지만, 실제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4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8. 정부는 마을 단위별로 목표치를 정하여 행정관청과 경찰 등 물리력을 동

원하여 수납을 독려했다. 토지수득세의 과중한 부담은 1950년에 단행됐던 농지개혁의 대가

상환을 지연시킴으로써 지주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9.

농지개혁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강제로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매각 분배하는 것이

었다.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 농지개혁을 통해 약탈

적인 봉건적 토지소유를 타파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에 ‘최고 소작료율 경정의 

건’을 통해 소작료의 대폭 인하를, 1945년 12월에 ‘한국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을 통해 일본인 소유재산을 귀속재산(또는 적산)으로 몰수를, 그리고 1948년 3월에 ‘귀속

농지 매각령’을 통해 제1차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미군정은 농지의 매수 및 매각가격을 연간 

생산물의 300%로 책정하고 농민들이 연간 20%씩 15년간 곡물로 분납하도록 했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 3월에는 귀속농지가 아닌 한국인 지주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개

혁이 단행됐다. 3정보를 초과하는 개인의 농지에 대해 정부는 연간 생산물 150%의 지가증

권을 발급하고 농민들로부터는 매년 30%씩 5년간 분납으로 양곡을 상환받았다. 정부는 이

들의 회계를 위해 1950년 2월에 ‘귀속농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1952년부터는 ‘농지

개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귀속농지관리계정’과 ‘농지대가계정’을 구분했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행한 지가증권은 그야말로 헐값으로 

전락했다. 지가증권의 액면은 양곡 물량으로 표시됐으나 정부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아닌 법

정가격으로 환산한 현금으로 지급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러한 금액조차도 지주들에게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지주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각

함으로써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일부 발 빠른 지주들은 지가증권으로 귀속기업을 불

하받으며 산업자본가로 변신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이처럼 ‘임시토지수득세’와 ‘농지대가’는 한국의 전통적 사회구조를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대부분의 지주들이 몰락함으로써 계층의 상승은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고 농민들은 가혹한 소작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나 전비를 사실상 부담하며 

7  	 김소남(2001), “1950년대 임시토지수득세법의 실시와 농가경제의 변화”,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

8  	 김명윤(1986), “재정적자의 누증과 전시조세체제,” 「한국경제정책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편, pp.254.

9  	 토지수득세를 체납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지만 분배농지의 대가상환을 미납하면 소송만 제기됐을 뿐이다. 김성호 외(1989), 「농지

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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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정부는 토지수득세와 농지개혁을 통해 확보한 양

곡으로 막대한 잉여를 얻으며 전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10.

재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또한 정부는 1951년에 재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재정법’을 제정했다. 일제와 미군정 시대

를 거치며 중복 및 혼란스럽게 적용되던 제반 재정규칙들을 통일적인 체제로 정비했다. 해

방 이후 미군정청은 ‘구 일본 총독부의 행정제도가 대체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실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이유로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했다 11. 1948년 7월에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도 ‘기존 법령 중 신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규

정하여 재정에 관한 일제와 미군정의 각종 법령, 훈령, 통첩 등이 병용되고 있었다.

당시의 시급한 재정현안은 재정규모의 급증을 막는 데 있었다. 해방 후 경제백서로 발간된 

「한국산업경제10년사」에서는 재정규모의 추이를 ‘총재정수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특별회계와 ‘일반회

계 내 관업(官業)’의 흑자를 세입으로 그리고 그 적자를 세출로서 파악했다. ‘총재정수요’가 

실질규모에서 또 국민소득 대비 비율에서 1953년부터 급증하는 현상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10  	농지개혁에 대해 잘 정리된 자료로는 박명호(2013), “한국의 농지개혁”,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

정부 참조.

11  	Meade, E.G.(1952),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New York,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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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정규모의 추이(결산기준: 1948~1954년)

(단위: 백만환 - 1953년 화폐단위)

회계연도
총재정수요

(A)
물가지수

(P)

실질 재정수요 국민소득
(Y)

A/Y
(%)(A/P) 연도별 비교

1948년1) 313.0 100 313 100 6,648 4.7

1949년 911.6 132 688 219 8,800 10.4

1950년 2,429.5 336 758 242 22,834 10.6

1951년 6,178.5 1,306 473 151 55,430 11.1

1952년 21,597.7 2,828 760 244 184,067 11.7

1953년2) 63,272.1 3,543 1,785 570 229,726 27.6

1954년3)

{12개월분}
111,847.4

{93,238.3}
5,088

2,195
{1,852}

701
{591}

337,168
33.1

{27.7}

주 1) 1948년도는 미군정 6개월 결산과 정부 수립 이후 6개월 결산을 합한 금액임

2) 1953년도는 최종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임

3) 1954년도 당초 예산으로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953년까지 당년도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였는데, 1954회계연

도는 15개월(1954. 4. 1.~1955. 6. 30.)로 조정됐음 

자료: 한국산업은행(1955), 「한국산업경제10년사」, pp.398~399

그리고 재정법 제4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

로 하여야 한다’는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을 천명했다. 당시에는 예산서와 결산서 이외에 별

다른 재정통계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개념과 수치는 공식적으로 확

립되지 않았다. 더구나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 시대로 접어들며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은 재정지표의 개선 및 관리보다 거시경제지표 관리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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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 Kahlo, <The Two Fridas>, 1939, 

Oil on Canvas, 173.5 X 173cm, 

Museo de Arte Moderno, Mexico City

재정 STORY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년)란 이름은 그녀의 전기 영화인 <프리다>가 우리나

라에서 개봉되기 전까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경악

과 찬탄 속에서 그녀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코요아칸(Coyoakan)에서 멕시코 혁명(1910~1921년)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태어났다. 독일계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평화를 뜻하는 ‘Fried’라는 

독일어에서 따와서 여성명사형으로 ‘Frida’라고 지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그녀의 삶은 고

통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녀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그녀로 하여금 비극적이지만 예

술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하나는 열여덟 살에 당한 버스 충돌 사고였다. 그

로 인해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석고 보정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했다.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일

생 동안 사랑했고 증오했던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를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화법은 특

히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초현실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내면세계 그 자체를 직설적으로 표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보는 

이에게는 낯설고 추상적 이미지로 전달됐다. 그만큼 그녀의 삶 자체와 그녀가 체험한 혹독

한 고통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그림을 보면 왠지 불편하다. 그녀의 자화상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드러난 심장과 뚝

뚝 떨어지는 피에서 섬뜩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녀의 강렬한 예술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프리다 칼로의 
예술혼과 남미의 혁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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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녀의 그림을 벽에 걸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1920년대 중

반부터 이십여 년간 프리다는 많은 자화상을 그리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과 

체험을 캔버스 위에 표출했다.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프리다(The Two 

Fridas)>(1939)를 보면 프리다의 행복했던 시절과 불행했던 시절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것

을 알 수 있다. 그 행복과 불행의 원천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던 리베라였다. 오른편에는 프리

다가 멕시코 전통의상을 입고 있으며 한 손에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있다. 그녀의 심

장은 온전한 채로 있다. 하지만 왼편의 프리다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녀의 심장은 

토막 나 있으며 동맥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다. 프리다는 이 그림을 두고 자신의 페르소나

(Persona)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술회하고 있다.

러시아에 불어닥친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에 벌어진 러시아 공산주의 계파 간의 권력투쟁

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된다. 레닌(Vladimir Ilyich Lenin)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러시아에서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암투가 피바람을 불렀고, 스탈린(Joseph Stalin)

이 반대파인 트로츠키(Leon Trotsky)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하자 

트로츠키는 부득이하게 국외 망명을 선택했다. 오랜 망명 생활 끝에 트로츠키는 멕시코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가 멕시코에 오기까지 프리다의 남편이었던 리베라의 적극적인 역할이 

컸다. 트로츠키와 함께 러시아에서부터 불어온 혁명의 기운은 멕시코에도 번지게 되어 포

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iaz)의 독재 정권이 반란군에 의해 무너진 멕시코 혁명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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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볼세비키 혁명의 기운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저항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식민주의 타파를 위한 독립운동은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지금까지도 제3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체 게바라(Che Guevara)의 혁명정신은 전 세계의 젊

은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남미 각 지역에서는 혁명의 기운이 넘치고 있었지만, 

반면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는 멕시코와의 전쟁 이외에 

별다른 혁명의 움직임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경제사적인 질문은 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유럽의 식민 종주국으

로부터 독립하면서 북반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립되었으나 

남반부에서는 혁명과 사회주의 운동이 휘몰아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체

제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바로 니

얼 퍼거슨(Niall Ferguson)이다. 퍼거슨은 재산권 같은 키워드로 북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

에 비해서 어떻게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스페인 식민지에서는 모든 토

지가 왕의 소유였지만, 북미 영국식민지에서는 최하층민에게도 토지를 소유할 기회가 주어

졌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00년 안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기초해서 민주적 제

도를 정착시키고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전했으나, 남쪽의 혁명은 200년 동안 대륙 전체를 

분열과 불안정 저개발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남아메리카의 조지 워싱턴인 시몬 볼리바르

(Simon Bolivar)는 결국 남아메리카합중국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150여 점에 이르는 프리다 칼로의 전작(全作)은 투쟁의 연속이었던 그녀의 인생을 보여준

다. 대중적인 멕시코의 전통 회화 양식으로 그린 그녀의 그림들은 유럽의 고전 회화와 아방

가르드 미술부터 프리다와 리베라가 지지했던 공산주의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다. 아이를 유

산하고 평생 자녀를 갖지 못했던 프리다. 그녀에겐 그림만이 그녀를 위로하는 친구였다. 그

러나 그녀는 불꽃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그녀만의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닐까? 그녀

의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림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불멸 화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영화 <프리다>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프리다의 유언과도 같은 구절은 마치 나병(癩病)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시인 천상병의 마지막 독백을 연상시킨다. 

“나의 마지막 외출이 즐겁기를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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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자유
주의의 

창시자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발터 오이켄 189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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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장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와 번영의 원천이다. 

자유기업이 없이는 혁신도 없다. 

빈곤의 문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빈곤 문제는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탓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년)은 

아버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철학 교수였고 어

머니가 화가였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

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깊은 개방적인 분위기

에서 성장했다. 이것이 그가 장차 교수로서 용

기와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오이켄이 살았던 시기인 1917년은 처참했던 소

련의 볼셰비키 혁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히

틀러의 나치즘 등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학의 지식층은 독

재자와 전체주의의 시류에 영합하는 등 도덕적 

파산이 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조만간 

망할 것이 틀림없는 나치정권 이후에 독일이 지

향해야 할 경제질서를 새로이 창안했다.

그 질서는 자유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는 질

서, 즉 질서자유주의였다. 자유가 없이는 인간

의 존엄성도 있을 수 없기에 전체주의의 폭정으

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독일인들의 갈망을 대

변했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경제적으로도 번영

이 가능해야 했다.

그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장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

와 번영의 원천이다. 자유기업이 없이는 혁신

도 없다. 빈곤의 문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야

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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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간섭이다. 오이켄은 간섭이 빈곤과 실업이

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것은 오이켄의 역사관이다. 19세기 이

래 자본주의는 봉건시대의 억압적인 신분 사회

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삶을 개선했고 삶의 기

회도 확대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에는 결함

이 있다고 했다. ‘독점’과 담합의 형태로 사적 권

를 확립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

고 역설했다. 경쟁질서만이 정치적 권력이든 사

적 권력이든 권력을 억제하는 불가피한 장치라

는 것도 강조했다.

과정정책 대신에 질서정책을!

오이켄은 ‘질서정책’이라는 아주 새로운 정책비

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틀(질서)을 마련하는 정

책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소유, 책임, 계약의 자

유, 열린 시장, 건전한 통화 등 ‘시장경제 원칙’

에 따르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통한 법질서

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장경제가 자유와 번영

을 보장한다. 질서정책과 엄격히 구분되는 ‘과

정정책’, 즉 재량적인 정책은 정부가 복지, 투자, 

분배, 고용 등과 같이 국가의 특정한 목표를 위

해 사안별로 시장과정에 개입하여 자유를 침해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봉건시대의 억압적인 신분 사회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삶을 개선했고 

삶의 기회도 확대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했다. 

‘독점’과 담합의 형태로 사적 권력이 

등장하여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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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등장하여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주

목할 것은 그런 사적 권력의 원인이다.

오이켄은 사적 권력의 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

거나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잘못도 컸지만, 정부

의 개입이 없었다고 해도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

과 담합이 필연적이라고 했다. 이는 시장경제가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생적으로 자유경쟁이 

확립될 수 없고 그래서 경쟁질서의 확립은 국가

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다

행스럽게도 그는 정부의 필요한 규제는 엄격히 

제한되고 사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쨌든 그의 질서자유주의는 별도의 독점금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

주의와 다르다. 이는 독점과 담합의 문제는 지

속적인 국가의 시장개입에서 야기된 산물이라

고 말하면서 기업의 시장 진입에 법적 장애물이 

없으면 사적 권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이켄의 정부관(觀)도 흥미롭다. 

그는 ‘강한’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사적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자

유경쟁을 보호할 과제가 있다. 이익단체의 요구

를 물리칠 만큼 정부는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위협

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장경

제 원칙으로 정부행동을 구속해야 한다고 한다. 

오이켄의 경제사상은 독일에서 당시 무시됐던 

자유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

제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오이켄은 사회주의가 자유를 박탈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념이라고 믿었다. 적자재

정, 저금리, 신용확대를 통한 케인스의 완전고

용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가격을 왜곡

시켜 불황을 몰고 온다고 경고했다.

나치즘 치하에서도 오이켄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었던 프라이브르크 대학 근처의 지하방에서 

비밀리에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법과 경

제, 질서사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자 

독일 전 지역에서 참석자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비밀경찰의 수색과 압수, 감금 등으로 세미나를 

지속하지 못했다.

사상의 힘

오이켄의 사상은 오늘날 독일의 자유주의 경제

학의 구심점이 되어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은 

제도적 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질서정책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오이켄의 사상이 한국에 미

친 영향은 각별하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왜곡된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독과점 규제법의 

뿌리는 오이켄의 경쟁질서 컨셉이다.

한국질서경제학회(Ordo Economics Associ-

ation)가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는데 그 설

립배경에도 오이켄의 질서사상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질서경제학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이 많

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정정책(재량정책)을 

의미하는 한국적 경제민주화를 배격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처럼 학회를 중심으로 질서사

상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접목하는 데 주력하

고 있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위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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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 a n u a r y
재정

•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07J u l y

02F e b r u a r y
재정

•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08A u g u s t
재정

•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03M a r c h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국민계정 

(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09S e p t e m b e r
재정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재정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국민계정 
(잠정) 발표

경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국제

03 月20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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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A p r i l
재정

•	2020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10O c t o b e r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05M a y
재정

•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

획재정부)

•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

과 발표

11N o v e m b e r
경제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06J u n e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12D e c e m b e r
재정

•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2022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2.18.)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 1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 가계지출은 389만 2천원으로 전

년 동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17만 5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2.3% 증가), 흑자액은 

126만 9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8.2% 증가)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 2020년 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2.19.)

- 2020년 말 대외채무는 5,424억불로 전년 말 대비 755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10,207억불로 전년 말 대비 

731억불 증가했으며, 순대외채권은 4,782억불로 전년 말 대비 24억불 감소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획재정부, 3.2.)

- 정부는 ①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② 긴급 고용대책 ③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3가지 목적으로 9.9조원

의 국채 발행과 5.1조원의 가용재원(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재원) 등의 재원을 조달하

여 15.0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총 19.5조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추경 15.0조원, 기정예

산 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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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분석 보고

서 주제들은 △재정시스템 개선 △재정통계 정

비 △재정정보 연계 △재정집행 특성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과관리 개선 등 일부는 정부 정책

에 반영되기도 했고, 일부는 시스템 개선이나 통

계정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일한 대중 상대 재

정월간지인 『나라재정』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정

책, 나라살림 현황, 국내외 재정전망 등을 전달하

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확장재정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재정담론을 소개하는 공론의 장 역할도 일부 

수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려운 재정통계를 쉽게 가공한 △통계집 △해설

서 △시각물 등도 제작·배포했습니다. 특히 1,500

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결산보고서를 14쪽으

로 요약하고 웹툰으로 만들어, ‘읽히는 결산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보고서·통계집 배포 

△내용 설명 요구 △월간지 무료구독 △시각물의 

활용 등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시스템(FMIS)을 더 똑똑하게 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반듯하게 분석함으로써 

‘함께 가고, 오래 가는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연구·분석 보고서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03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책자를 즐겁게 읽으셨다면 

책자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1. 3. 26 ~ 4. 11.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